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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져야할 다양한 책임이 특정 상황에서 서로 모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성 딜레마

의 상황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지･대응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먼

저, 공무원 책임성 딜레마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개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Romzek & Dubnick(1987;1994)의 책임성 

분류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 책임성 딜레마 상황(계층적 책임성 대 법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

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을 도출하고 상황별 의미

와 나타날 대응 모습을 이탈･항의･순종･태만의 포괄적 틀로써 추론하였다. 한편, 이러한 책

임성 딜레마에 대한 공무원의 상황 인식과 선택 경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책임성 충돌을 딜레마로 심각

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책임성 충돌의 유형별로 다른 인식과 대응 의사를 보였다. 

첫째, 책임성 간의 충돌로 인한 내적 갈등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정치적 책임과 다른 책임이 

충돌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딜레마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법적 책임→전

문가적 책임→계층적 책임→정치적 책임의 순서로 우선시하는 의사를 발견하였다. 셋째, 책

임성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대응 전략의 선호는 전체적으로 항의→순종→태만→이탈로 나타

났으나 딜레마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 정치적 책임과 전문

가적 책임이 충돌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탈을 선택하였고,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법적 책

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충돌하면 항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탐색 수준의 결과이지만 책

임성 딜레마에 대한 유형별 의미와 대응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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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관료제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행정 조직에서 중･하위직 공무

원들은 계층제상의 직속상관 및 기관장의 명령에 순응할 것이 기대된다. 기관장･상관

의 명령은 중･하위직 공무원이 수행할 임무를 알려주며, 기관장･상관은 이러한 임무

의 수행을 토대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여기서 명령에 따른 중･하

위직 공무원의 임무 수행은 공익의 실현에 부합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으며, 그러할 

때 계층제적 책임성 확보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계층제적 책임성 확보가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공익 실현에 부합하지 못할 

때, 다른 형태의 책임성 확보 노력은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즉, 행정부 조직의 외

부기관(의회, 사법부 등)에 의한 행정부 통제, 개별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한 

책임성 확보, 그리고 행정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전문성에 토대를 둔 책임성 확

보 등 계층제적인 책임과 구별되는 또 다른 책임성의 차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때, 

계층제적 책임과 여타 책임성의 차원들은 충돌관계에 놓일 수 있고, 공무원들은 기관

장･상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지 또는 공익 실현을 위해 다른 책임성 확보를 추구해

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책임성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은 

계층제적 책임과 여타 책임성 간의 충돌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의회나 사법부의 

판단이 전문가로서의 공무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가적 또는 윤리적인 판단과 시민들 

중 일부(특히 압력단체)의 요구사항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

한 책임성의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행동 경로를 택해야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객관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무원이 책임성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음을 논의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분석으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박천오(2011)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적 집행부(장관)의 의지와 차별화된 정책성

향을 보이는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중･상위직 관료들이 정치적 충성 의무를 우선시 

하면서도 전문직업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한

승주(2013)는 지방 공무원들이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

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회공익 실현, 정치적 부응, 민원인 만족 등 다른 성격의 책임의

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복합적인 책임의식

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관련 업무에 따라 갈등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

다. 한상일(2013)은 공공부문의 다중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계층제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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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과 개인적 책임성의 상충, 시장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상충 등과 같은 책임성

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향후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통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

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 책임성의 다차원성에 관한 최근의 성과를 기반으

로 해서 진전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이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딜레마 상황으로 연구 범

위를 한정한다.1)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공무원

의 책임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책임성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책임성 딜레마 상황에 놓인 공무원은 그러한 딜레마를 인지하는가? 넷

째, 책임성 딜레마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선택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 앞의 두 연

구문제는 기존의 문헌에 토대를 둔 개념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뒤의 두 연구문제

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그 답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래의 2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수행을 뒷받침할 이론적 차원을 제시하고 공무

원 책임성 딜레마의 형태와 선택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3장은 연구방법을 소개하

고, 4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조사의 분석을 통해서 책임성 딜레마 상황 아래 

대응의 경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그 함의

를 토론한다.

Ⅱ. 공무원 책임성의 유형 및 충돌: 책임성 딜레마

1. 책임성의 유형

공무원의 책임성은 공무원이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X is 

accountable for Y to Z.”)에 관한 논의로(Finer, 1941), 널리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포괄적･유동적 성격으로 인해 그 정의가 쉽지 않다(Hodgkinson, 1978; Sinclair, 

1995; Kearns, 1994; Bovens, 2007; Dubnick & Justice, 2004). 학자마다 정의

1) 현재 자치단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의 상충은 특히 계층제적 책임과 여타 책임성 차원 

간에 두드러져 보이는데,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무원

들은 대체로 계층제적 책임과 여타 책임성 차원 ― 법률, 전문윤리, 주민 요구 등 ― 의 사이

에서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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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하지만 응답 의무(answerability) 및 결과 통제라는 요소를 대체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Behn, 2001; Heywood, 2000; Sinclair, 1995; 엄석진, 2009; 한승

주, 2013). 간략히 정의한다면, 공무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란 공무원 자신의 

권한에 근거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조직 내･외로부터의 설명 요청에 대한 응

답 의무 및 행위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 구속을 의미한다.

공무원을 향한 책임은 그 내용을 정의하기 쉽지 않은 까닭에 책임성의 차원에 관한 

논의로 주로 전개되어 왔다. 책임의 내용을 유형화하려는 학술적 시도 속에서 학자마

다의 기준으로 각각의 유형이 제안되고 있다.2) 가장 대표적인 Romzek의 유형화에 

근거하여 계층적 책임, 법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라는 네 차원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Romzek & Ingraham(2000) 및 Romzek & Dubnick(1987; 

1994)은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통제자 위치)와 묻고 있는 책임의 강도(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내부의 강한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층적 책임을, 외부의 강한 통제에는 

법적 책임을, 내부의 낮은 통제로 전문가적 책임을, 외부의 낮은 통제는 정치적 책임

을 꼽고 있다. 유형별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표 1>처럼 정리할 수 있다(Romzek & 

Dubnick, 1987; 엄석진, 2009; 주재현, 2013).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이란 조직 상사의 명령 및 지시, 내부의 운영 규정을 지

킬 의무로, 관료제 내부의 위계적 질서를 따를 책임이다. 소위 베버식 관료제에서 강

조하는 것으로 조직의 명령계통에 복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법적(legal) 책임은 법의 지배, 입법된 내용의 준수 의무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 의

회의 각종 통제, 법적 판단(판례), 입법 의도 등에 일치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에게 부여된 고전적 역할로서, 공무원의 역할은 의회를 통해 결정된 정책의 충실

한 집행자로 설정되고, 집행 상 무능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주로 사법부나 감사

기관이 통제한다. 계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통제의 강도가 높은 전통적 행정 책임이

라면, 아래의 두 책임성은 통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율적 의무에 가깝다. 

2) 그 외에도 책임성을 분류하는 기준, 분류한 유형의 명칭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분석하

는 영역에 따라, 연구 초점에 따라 약간의 분류상 차이를 보인다(Cendón, 2000; Kearns, 

1996; Sinclair, 1995) 대체로 Romzek(1987; 2000) 분류를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예로 Dwivedi & Jabbra(1988)와 Dicke & Ott(1999)는 위 네 유형에 

윤리적 책임성(moral/ethical accountability)을 추가하였고, Roberts(2002: 659)는  지

시기반 책임성(direction-based accountability), 성과기반 책임성(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절차기반 책임성(procedure-based accountability)으로 분류한다. 한

편, Behn(2001)은 재정 책임성(accountability for finances), 공정 책임성

(accountability for fairness), 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으로 분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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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professional) 책임은 공무원에게 행정 전문가의 위상에서 담당 정책분

야에 관한 존중받을 만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전

문가로서의 윤리･자격을 강조하면서 전문적 규범 및 기준에 따라야할 의무이다. 

정치적(political) 책임은 민주주의 체계 속 공무원이 행정부 외부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할 의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은 이익집

단, 시민단체, 선출직 공무원, 언론매체, 일반 시민의 여론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요

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된 시민의 선호, 요구, 이해관계 등을 다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익의 봉사자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3) 

<표 1> 행정 책임성의 유형

통제의 원천

내부 외부

통제의 

정도

높음

1. 계층적(Bureaucratic)

상사/부하

감독, 규칙, 표준운영절차

2. 법적(Legal)

주인/대리인

수탁자 감독

낮음

3. 전문가적(Professional)

일반인/전문가

전문지식에 대한 존중

4. 정치적(Political)

유권자/대변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

 출처 Romzek & Dubnick(1994: 271)

2. 책임성 간의 충돌: 역할 갈등의 딜레마

네 가지 책임성은 각기 다른 역할 기대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론적으로 분리된 동등

한 차원이지만, 현실의 많은 경우, 특정 상황에서 한 공무원에게 여러 책임이 동시에 

3) 이와 같은 책임성은 강조되는 차원이 변화해 왔는데, 1940년대 이전 전통 행정학 시대는 의

회의 관료제 통제, 정치로부터 분리된 집행도구로서 행정이 강조되면서 법적 책임성과 계층

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1960년대 신행정학의 등장으로 정책전문가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시민의 참여를 긍정하면서 전문가적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부각되

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고객을 향한 정

치적 책임성, 시장 및 계약관리가 강조되는 책임성, 계약과 관련된 법적 책임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거버넌스 논의는 시민사회 및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기에 부분

적으로 정치적 책임성의 부각으로 보인다(엄석진, 2009; 한상일, 2010; Halligan, 2007). 

법적, 계층적 책임성의 확립이 먼저 강조되었으나 점차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이 추

가되면서 행정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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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이 때 모든 책임성을 실현하라는 기대는 공직 현실에서 

결코 녹록치 않은 요구다. 최소 2개 이상의 책임성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

어진 다중적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공무원 책임성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Romzek & Dubnick, 1994: 271).4) 

더욱이 중첩된 책임 사이에 내용적 충돌이 있다면 선택과 조정은 더 쉽지 않다. 오

늘날 정부를 향한 다양한 기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책임성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일상적이기까지 한데(Cooper, 2012: 125), 그렇다면 특정한 상황에

서 이질적인 책임 요구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책임성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상일, 2013: 142). 책임

성의 충돌 상황은 책임성의 모순(accountability paradox)이나(Roberts, 2002; 

Harmon, 1995)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Cooper, 2012) 등으로 표현되

어 왔다. 앞서 본 책임성의 네 가지 유형은 본질적으로 배타적 관계는 아니며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지만(Romzek & Ingraham, 2000) 많은 경우, 현

실의 특정한 의사결정 상황은 책임성의 여러 가치를 각각 대표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Harmon(1995)은 책임성의 상호 모순되

는 요구(motives and forces)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정치적･조직적 압력 속에서 책임이 서로 모순(paradox)되는 경험 속에서 이 긴

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5) 결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의 하

나는 책임성 간의 모순적 속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모순은 책임성의 각 유형이 상정하는 역할 기대가 다른데서 비롯된

다. <표 1>에서 보듯이 공무원은 부하로서의 역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전문가로서

의 역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role expectation)를 동시에 만

족시켜야 한다. 역할 기대의 차이가 곧 역할마다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책임성이다. 계

층적 책임은 공무원이 상사/상급기관에 대해 부하로서의 역할을, 법적 책임은 법과 

4) Romzek & Dubnick(1987)은 요구되는 다양한 책임성 중에서 어떤 책임성을 선택할 것인

지의 중요성을 챌린저호 폭발사건의 분석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사건의 

한 원인은 미국 항공우주정책이 NASA의 전문가적 책임성을 강조하던 추세에서 정치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정치적, 계층적 책임을 강조하는 편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NASA에 

가해졌던 정치경제적 압력에 부응한 결과, 전문성에 대한 초기의 신뢰를 낮췄으며 NASA 업

무의 기술적 속성과 맞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5) Radin(2012)의 비유를 빌면, 다중적인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속 공무원은 마치 

저글링을 하는 모습(accountable juggler)과도 같을 것이다. Bovens(2007)는 다양한 주체

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이러한 상황을 ‘많은 눈들의 문제(the problem of many eyes)’로 표

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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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하는 주인에 대해 집행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전문가적 책임은 일반

인/비전문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정치적 책임은 시민(납세자)에 대한 대변

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여러 현실적 제약(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제약 등)으로 한 상황에

서 두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에 직면하고 있다. 역

할 갈등은 다각적인 역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타자의 기대에 관련된 내적 갈

등으로(Handy, 1999; Rizzo et al., 1970), 역할 수행자(focal person)를 향한 타자

들의 기대가 상충되는 경험이다. 대표적 예로 직장인으로서 충실한 업무태도와 가정

에서 어머니로서의 보육책임 사이의 갈등이 꼽히며, 마찬가지로 공무원 책임성 충돌

이란, 공무원이 두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 갈등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Biddle, 1986; Cooper, 2012).6) 

이 역할 갈등이 잠재적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즉, 의사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의사결정자로서 딜레마가 발생된다. 

딜레마(dilemma)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

손실이 큰 상황’으로 정의되는데(이종범, 1994: 216), 두 개의 대안 존재, 대안 간 단

절성, 대안 간 상충성, 결과가치의 등가성 및 선택을 전제로 하는(김태은･윤견수, 

2011: 69) 특정한 의사결정 상황이다.7) 개인의 내부에 서로 배타적인 두 개의 입장

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 입장을 선택하기도 힘든 개인적 갈등 상황(윤

견수, 2006: 76)에서 분절성, 상충성, 결과가치의 등가성, 선택불가피성이라는 조건

이 충족된 경우가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다(김태은‧박종수, 2008). 

충돌하는 두 대안이 각 책임성 유형마다 강조하는 동등한 가치와 역할을 표상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면 객관적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으나 –대체로 ‘윤리적 딜레마’라는 표현으로-  

6) Cooper(2012)는 공무원은 책임의 충돌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데 이

러한 충돌은 권위의 충돌, 역할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권위의 

충돌은 법, 조직상사, 선출직 공무원, 시민 등과 같은 권위의 원천이 둘 이상이며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명령하는 상황이고, 역할의 충돌은 공무원이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맡은 특정한 

역할에 대한 기대나 가치가 상이하여 한 상황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해관계의 충

돌은 공무원으로서 공적 역할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 

아래 공무원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이다. 

7) 모순(paradox)이 상호 배타적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Cameron & Quinn, 1988: 

2)이라면, 딜레마(dilemma)는 상충성의 공존에 더하여 하나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이다(소

영진‧안성민, 2011: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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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선행연구를 통해서 책임성 충돌은 객관적 딜레마 상황으로 간주되어 왔다. 오늘

날 행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법적 책임, 계층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상충하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음이 인정되

어 온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 공무원이 겪게 될 내적 갈등의 정도나 빈

도, 긴장감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딜레마로 간주된다 하

더라도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딜레마의 경험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책임성의 

역할 갈등이 특정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대안의 충돌로 나타나 선택의 어려움을 조성

한다면 ‘책임성의 딜레마’라 할 것이며, 이 때 딜레마에 직면한 공무원이 선택의 곤란

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등은 이에 관한 경험적으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 책임성 딜레마의 유형

앞서 제시한 Romzek & Dubnick(1994)의 책임성 유형을 기준으로, 각 책임성의 

유형이 타 유형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의 조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8) 계층적, 법

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성이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며, 각 유형의 상황별 의미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책임성 딜레마의 유형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계층적 - - - -

법적 Ⅰ - - -

전문가적 Ⅱ Ⅳ - -

정치적 Ⅲ Ⅴ Ⅵ -

1) 유형 Ⅰ: 계층적 책임성 대 법적 책임성

유형 Ⅰ은 계층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의 충돌 상황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조직의 

충실한 구성원 및 부하로서의 역할 수행이 법규의 충실한 집행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8) 셋 이상의 책임성 충돌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두 유형간의 충돌로 범위를 좁혀서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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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조직 상사 혹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명령 및 

지시가 법규정 및 감사 기준과 다를 때, 혹은 조직의 표준적 운영 규정이 법적 판단 및 

입법 의도와 다름을 알게 되었을 때 등이다.

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공무원은 선택의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 조직

에서 지시하는 방향이 법과 다르다고 인식될 때, 명령과 법규라는 두 동등한 가치 사

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명료한 기준을 찾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계층적 책임과 법

적 책임의 충돌은 다른 책임성 충돌 상황에 비해 선택의 곤란함이 더 심할 수 있는데, 

두 책임성 모두 통제의 정도가 높고 관료제와 법이라는 강력한 권위의 원천을 가진 객

관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2) 유형 Ⅱ: 계층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유형 Ⅱ는 계층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의 충돌 상황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조

직의 충실한 구성원 및 부하로서의 역할 수행이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양립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조직 상사 혹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명

령 및 지시가 업무의 전문적 규범 및 기준과 다르다고 인식할 때, 조직의 오랜 내부 규

정을 따르는 것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윤리와는 다르다고 느낄 때 등이다.

조직의 명령계통과 위계적 질서를 따라야 할 관료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담당

하는 정책분야에서 통용되는 전문적 판단기준과 규범을 따라야할 전문가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쉽지 않을 것이다. 계층적 책임은 내부에서 강력한 통

제를 받고 있어서 회피하기 쉽지 않고, 전문가적 책임은 행정이 더욱 복잡화, 전문화

되어가는 오늘날 공무원에게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문가 충원의 개방형 임용제를 운영하고 있을 때 관료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

한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 이러한 충돌을 경험하기 

쉬울 것이다.

3) 유형 Ⅲ: 계층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유형 Ⅲ은 계층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충돌 상황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조직

의 충실한 구성원 및 부하로서의 역할 수행이 국민에 대한 공익 봉사자 및 대변자로서

의 역할 수행과 양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조직 상사 혹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지시가 일반 국민의 여론과는 다르다고 판단될 때, 조직 내부의 운영 규정에 따



10  ｢정부학연구｣ 제21권 제3호(2015)

르는 것이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다를 때 등이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부하로서의 의무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소명이 충돌한다면 공무원의 내적 갈등과 선택의 곤란함은 클 

수 있다. 계층적 책임은 직접적이며 강력한 통제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책임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밀접하며 오늘날처럼 행정의 민주성 요구가 높은 상황

에서 외면하기 쉽지 않다. 예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행정체계가 되어가면서 

조직 외부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수용해야할 의무가 더욱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4) 유형 Ⅳ: 법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유형 Ⅳ는 법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의 충돌 상황으로, 법규의 충실한 집행자

로서의 역할 수행과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양립하기 힘든 상황

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법규나 판례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

이나 규범과는 다르다고 판단될 때, 법규를 따르면 전문가로서 자신의 윤리를 위배한

다고 느낄 때 등이다.

공무원의 기본 의무는 법규에 충실한 집행인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업무의 

전문가로서 적절한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선택의 갈등을 느낄 것이다. 법적 책임

성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므로 회피가 쉽지 않고, 전문가적 책

임은 오늘날 성과에 책임지는 적극적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에 소극적으

로 회피하기 쉽지 않다. 현실의 공무원은 법규의 내용과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달라 선

택의 갈등을 느낀다면 통제가 강력한 법적 책임을 선택하리라 추론되지만, 한편으로

는 성과책임에 입각하여 적극적 법률 해석이나 재량 발휘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5) 유형 Ⅴ: 법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유형 Ⅴ는 법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충돌 상황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법규의 

충실한 집행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국민에 대한 공익 봉사자 및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

행이 양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식적인 법규 내용과 언론매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요

구하는 주장이 다를 때, 정치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규가 의회에서 제정되어 집행하게 

되었을 때, 이익집단들이 법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올 때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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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충돌하여 선택이 곤란하다면 우선적으로 법규를 

따를 것이지만 해당 업무가 외부 이해관계 집단이나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이 민감하

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를 회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를 지향하는 개방된 행정체제 아래서는 정치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법규 준수의 의무만을 추구했을 때 오히려 국민에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

(responsiveness)을 묻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적 요구의 주체,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서 선택에 다른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러한 충돌 속 우선순위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6) 유형 Ⅵ: 전문가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유형 Ⅵ는 전문가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충돌 상황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업

무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국민에 대한 공익 봉사자 및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

이 양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업무와 관련되어 통용되는 전문적 판단 기준과 외부 이익

집단의 요구가 다를 때, 전문가로서 따라야 한다고 인식하는 윤리로는 수용하기 어려

운 요구를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가 요구할 때 등이다.   

전문가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모두 통제의 정도가 낮으며 오늘날 행정에게 요구

되는 주요 가치의 충돌(전문성 vs. 대응성)이라는 점에서 선택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

다. 전문가적 책임은 여러 이해관련자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전문가로서 전문직업적･
중립적 판단을 내려야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된다. 반면, 정치적 책임은 정책결정 및 집

행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오늘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사회의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된다. 

전문가적 책임을 선택하면 정치적 대응성이 희생되고, 정치적 책임을 선택하면 전문

성을 포기될 수 있다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4. 책임성 딜레마와 공무원의 대응

1) 대응 전략

책임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갈등을 얼마나 인지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가. 책임성 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의 행동 대안은 EVLN을 차용해 제시하였는데

(Hirschman, 1970; Farrell, 1983) 조직 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대응 전략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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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다. EVLN으로 불리는 대응 전략은 제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의 대응, 조직의 쇠락 상황에서 구성원의 대응을 다루며 조직구성원의 대응 행

태 분석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구성원은 이탈(Exit), 항의(Voice), 순종(Loyalty)

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태만(Neglect)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Rusbult et al, 1982; 1986; 김서용, 2005). 

EVLN의 각 대응 전략을 딜레마 대응 양태(소영진･안성민, 2011: 370; 최흥석･윤

견수, 2000)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탈(Exit) 전략은 구성원이 불만에 대한 대

응으로 현재의 조직을 포기하고 다른 조직을 선택하는 것인데, 당면한 책임성의 충돌 

상황에서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 내 보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일 것이

다. 대체로 이탈을 선택하는 경우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극히 

적다고 느낄 때 나타나므로, 책임성의 충돌로 인한 선택의 곤란함이 지속되는데 그 해

결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이탈을 시도할 수 있다(Hirschman, 1970). 딜레마 이론

은 딜레마의 선택 상황이 주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정권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포

기’(escape) 양태가 있음을 주장한다(최흥석･윤견수, 2000). 책임성 딜레마에 자신

의 결정권을 포기하고 업무변경, 보직변경, 퇴사 등으로 대응한다면 이탈 전략의 일종

이라 할 것이다.

항의(Voice) 전략은 문제적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책임성의 충돌 때 조직 상사 및 상위 기관을 향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며 충돌

의 완화 및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거나 설득 노력을 하는 등이며 이는 딜레마 상황 속 딜레마 ‘해소’(resolution) 전

략과 유사하다. 여기서 해소란 실질적으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인데 딜레마의 속성 

상 주어진 상황에서의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조건의 변화 노력이 

수반된다. 외부로부터의 자원의 추가투입으로 양측을 다 만족시킨다든지, 새로운 정

보의 투입이나 설득, 리프레이밍(reframing) 등을 통하여 요구의 내용이나 강도를 변

화시킴으로써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방법 등이다(소영진･안성민, 2011).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EVLN의 항의 전략에 해당할 수 있다. 

순종(Loyalty) 전략은 우선 문제에 침묵하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당면한 

책임성의 충돌로 발생하는 선택의 곤란함이 점차 개선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

는 것이다. 책임성 선택의 어려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황 개선을 기다리는 수동

적･소극적 태도이다. 나아가 이 전략은 능동적･적극적으로 소속 조직의 상사나 상급

기관의 판단을 수용하고, 위로부터의 명령 및 지시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

다. 딜레마 이론에서 ‘선택’(choice) 전략은 의사결정자가 상충하는 두 개의 대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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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기 힘든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이 불가피

할 때 어느 일방을 수용하는 양태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은 아무래도 조직의 요구

가 수용기준이 되어서 조직상사, 상위기관의 지시, 혹은 공식 법규에 가까운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조직의 명령 및 지시를 수용하는 순종 전략에 가

깝다.

태만(Neglect) 전략은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책임성의 충돌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을 왜곡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주

어진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한다거나 추가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행동 등인데

(Farrell, 1983), 딜레마 상황의 ‘결정 지연’(non-decision) 전략과 유사하다. 결정 

지연은 제한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선택을 최대한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선택

을 지연하며 상황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딜레마에 대한 ‘유사 해결’(pseudo 

resolution) 방식도 태만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딜레마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으나 겉보기에 잠정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대응 양태(상징적 결정, 

비일관적 결정, 형식주의 등)이며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표 3> 딜레마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전략

대응 전략

이탈(Exit) 항의(Voice) 순종(Loyalty) 태만(Neglect)

딜레마 
대응전략

딜레마 상황의 포기 딜레마 해소 노력
딜레마 상황을 수용 
침묵하거나, 대안 중 

하나를 일방 선택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지연, 유사해결

행태 예시
이직, 보직변경, 
업무변경, 결정권 

전가 등

해결위한 자원 요구, 
새로운 정보 투입, 

설득 노력 등

인내하며 침묵･대기,
상사 및 상위기관의 
지시를 선택･수용 등

형식주의, 비일관된 
결정, 상징적 결정 

등

2) 책임성 딜레마 유형별 공무원의 행동 대안

책임성 딜레마의 유형별로 공무원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책임성 딜

레마 유형별로 공무원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을 추론해볼 필요가 있는데, 행동

대안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들을 논의하여 딜레마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4>이

다.

첫째, 순종(Loyalty; 선택) 전략은 어느 딜레마 상황에서도 다른 전략들에 비해 채

택될 가능성이 가장 클 수 있다. 특히 특정 공무원이 계층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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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여타 책임성(전문가적 책임, 정치적 책임)간의 딜레마에 처했을 때 채택될 가능

성이 크다. 공무원은 처벌의 강도가 높은 계층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선택하는 전략

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 계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에

서는 승진권자인 조직상관의 지시(계층적 책임)를 선택하거나(순종 전략), 하나의 선

택이 곤란하여 결정을 지연시키든지 형식적으로 둘 모두를 수용하는 듯 행동(태만 전

략)할 수 있다.

둘째, 태만(Neglect; 결정지연) 전략도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위에서 논의한대로 태만 전략은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

황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여타 딜레마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형식적으

로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태만으

로 인한 부정적 평판 발생을 우려할 것이기에 태만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은 대체로 순

종 전략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항의(Voice; 딜레마 해소) 전략은 전문가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과 여타 책

임 형태(법적 책임, 계층적 책임)가 충돌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통제의 강도가 높은 계층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전문가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향후 결과에 대해 책임질 가능성이 큰 경우나 공무원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자원을 확보한 경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항의 전략

을 채택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의 정도는 계층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보다 크다

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치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가 되었건 항의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반대로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

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항의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진다.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 모두 통제의 강도가 높은 객관적 책임이므로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탈(Exit; 포기) 전략은 채택되기 쉽지 않은 행동 대안인데 공무원이 딜레마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선택할 개연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중하위직 공무원

이 자신의 의지대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다만, 통제의 강도가 높은 계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이러

한 곤란함을 강하게 인지하는 경우라면 사용가능한 수단들을 모두 동원해서 업무나 

보직의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책임성 딜레마 상황 하 공무원의 대응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서9) 공무원 대응의 가능성을 추론해보았다. 주로 통제의 강도나 결과의 불확실성으

로 인한 선택의 곤란함을 얼마나 느낄 것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인데, 대체로 순종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15

전략 및 태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항의의 가능성은 정치적 책임과 전

문가적 책임이 관련될 경우, 그리고 이탈의 가능성은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이 충돌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표 4> 책임성 딜레마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추론10)

유형 딜레마 상황

행동 대안

이탈
(Exit)

항의
(Voice)

순종
(Loyalty)

태만
(Neglect)

Ⅰ 법적 책임 ↔ 계층제적 책임 M L H H

Ⅱ 전문가적 책임 ↔ 계층제적 책임 L M H M

Ⅲ 정치적 책임 ↔ 계층제적 책임 L M H M

Ⅳ 전문가적 책임 ↔ 법적 책임  L M H M

Ⅴ 정치적 책임 ↔ 법적 책임 L M H M

Ⅵ 정치적 책임 ↔ 전문가적 책임 L H M M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앞서 이론적으로 추론한 책임성 딜레마 유형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수준 및 대응 경

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탐색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범위는 수도권 기초자치

단체 4곳11)의 공무원이었으며,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00부를 배

포하여 128부가 수거되었다(수거율 64%). 128명 표본의 특징은 아래의 <표 5>와 같

다. 대체로 일반직 공무원이었으며(92.2%), 직급은 7급과 8급이 73.7%로 중하위직 

9) 딜레마의 대응 모습으로 김태은･윤견수(2010) 연구는 딜레마의 강도가 커질 때 처음에는 상

황을 회피하려 하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결정을 하되 그 파급효과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흥석･윤견수(2000) 연구는 결정을 지연하거나 결

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우선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주: ‘H, M, L’는 채택될 가능성의 정도(high, intermediate, low)를 나타냄.

11)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4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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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연령대는 30대, 40대가 82.9%로 차지하였고, 근

속년수는 1년 미만부터 25년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분석은 책임성 딜레마의 인지 및 대응에 관한 응답을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며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표 5> 표본의 구성

항목 특성

성별 (n=128) 남자 63명(48.8%), 여자 65명(50.4%), 무응답 1명(0.8%)

직종 (n=128)
일반직 119명(92.2%), 특정직 3명(2.3%), 기능직 5명(3.9%), 계약
직 1명(0.8%), 무응답 1명(0.8%)

직급 (n=127)
5급 1명(0.8%), 6급 24명(18.6%), 7급 61명(47.3%), 8급 34명
(26.4%), 9급 7명(5.4%), 무응답 2명(1.6%)

근속년수 (n=128)
1년 미만 23명(17.8%), 5-10년 미만 36명(27.9%), 10-15년 미만 
11명(8.5%), 15-20년 미만 18명(14%), 20-25년 미만 34명
(26.4%), 25년 이상 6명(4.7%), 무응답 1명(0.8%)

학력 (n=126)
고졸 11명(8.5%), 전문대졸 20명(15.5%), 대졸 86명(66.7%), 대학
원(석사)졸 8명(6.2%), 대학원(박사)졸 1명(0.8%), 무응답 3명(2.3%)

연령대 (n=128)
20대 6명(4.7%), 30대 52명(40.3%), 40대 55명(42.6%), 50대 이
상 15명(11.6%), 무응답 1명(0.8%)

2. 조사내용

설문 문항의 구성을 보면, 여섯 가지 딜레마 유형별로 갈등 경험의 빈도를 질문하

여 딜레마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딜레마 경험은 경험의 강도나 빈도로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Brewer et al.(2014)을 참고하여 ‘결정의 곤란함을 어느 정도로 경

험하는지’로 묻고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딜레마 유형별로 2개씩 총 1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책임성 충돌을 유형별로 

측정하는 지표가 거의 없기에 타당한 측정 문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본 연구

의 목적이 지표 구성 및 검증이 아닌 바, 다소 엄밀성은 떨어지나 각 유형을 반영할 것

으로 판단되는 질문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의 충돌(유형Ⅰ)은 ‘상사나 상위 기관으

로부터 내려온 명령, 지시, 의견이 공식적 법규정, 감사기준, 판례 등과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와 ‘조직 내부의 관행적 운영 방침이 법규정, 감사기준, 판례 등과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로 질문하였으며, 계층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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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유형Ⅱ)은 ‘상사나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지시･의견이 업무의 전문적 

규범 및 기준과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와 ‘조직 내부의 관행적 운영방침이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판단과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로 질문하였다. 계

층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유형Ⅲ)은 ‘상사나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명령･
지시･의견이 일반 주민의 여론과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와 ‘조직 내부의 

관행적 운영 방침이 업무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달라서 선택의 곤란

함을 경험한다’로, 법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의 충돌(유형Ⅳ)은 ‘공식적 법규정･감사

기준･판례 등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이나 규범과 달라서 선

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와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전문가로서 해야 할 바와 충돌

하여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로 질문하였다. 또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

(유형Ⅴ)은 ‘공식적 법규정･감사기준･판례 등의 내용이 일반 주민의 요구와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와 ‘업무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법규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의사결정의 곤란함을 경험한다’로,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

임의 충돌(유형Ⅵ)은 ‘업무와 관련되어 통용되는 전문적 판단기준이 이익집단･시민사

회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와 ‘일반 주민

의 요구가 전문가로서 따라야 할 바와 달라서 선택의 곤란함을 경험한다’로 질문하였

다. 

각 질문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

점)-대체로 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로 답하도록 하였는데, 내적 갈등의 측정은 

속성상 중간점수(3점)로의 수렴 가능성이 높으므로 4점 척도를 사용해 선택을 강제하

기도 하는데(Brewer et al., 2014),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의 탐색연

구이므로 딜레마의 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앞서 

밝힌 대로, 각 유형별 갈등 경험의 수준은 해당하는 두 개 문항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

하였다. 

딜레마 대응에 관한 문항으로 이탈 전략은 ‘결정을 상사에게 맡기거나, 업무 담당

자 변경 혹은 보직 변경을 통해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로, 항의 전략은 ‘문제 상황을 

조직에 알리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관련자를 만나 설명하고 설득

하려 노력한다’로, 순종 전략은 ‘문제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상사나 

상위 기관의 의견을 따른다’로, 태만 전략은 ‘선택 및 결정을 최대한 늦추거나, 둘 다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딜

레마 상황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 문항을 

추가하여 두 책임성 중에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는지 선호를 파악하였다. 



18  ｢정부학연구｣ 제21권 제3호(2015)

Ⅳ. 분석 결과: 책임성 딜레마의 인지와 대응 특징

1. 책임성 딜레마에 관한 인식

1) 책임성 딜레마의 인지 수준

분석 결과, 책임성의 여섯 유형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수준은 높지 않았는데, 5점 

척도에서 약 2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딜레마를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론적으로 결과가치가 동일한 등가의 책임성이 충돌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선

택상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표 6>에서 보듯, 가장 강하게 인식된 딜레마는 2.5점인 전문가적 책

임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이었고,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이 2.496점, 계층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이 2.415점, 계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충돌이 2.275점, 

법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의 충돌이 2.267점, 마지막으로 계층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2.240점이었다. 

유형별 딜레마 인지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특이한 것은 책임성 딜레마

를 강하게 경험하는 상위 세 유형이 모두 정치적 책임과의 충돌이라는 점이다. 지방자

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은 주민이 제기한 민원 및 지역 여론 대 조직 상부의 지시, 법 

규정, 전문적 기준이 다를 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곤란함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의

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 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대면 업무가 많기에 주민의 요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여 주민 요구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할 때의 곤란함을 인식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이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

식하는 중요한 축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주

민 요구가 업무상의 다른 기준과 충돌할 때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론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가치의 충돌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갈등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관적으로 딜레마 갈등을 강하게 인지하지 않는 

결과가 곧 객관적으로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객관적 딜

레마가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조건과 영향요인은 충분한 검토와 또 다른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책임성 갈등의 발생 빈도가 빈

번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경험한 갈등 기억이 약화되었을 가능성, 갈등을 경험할 때 나

름대로의 선택 기준이 존재하기에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다.12) 

더불어 책임성 딜레마의 인식은 인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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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급, 근속년수,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였다(<부록 1> 참고).

<표 6> 책임성 유형 간 딜레마 인지 수준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계층적 - - - -

법적
Ⅰ

2.275
- - -

전문가적
Ⅱ

2.240

Ⅳ

2.267
- -

정치적
Ⅲ

2.415

Ⅴ

2.496

Ⅵ

2.5
-

2) 책임성 사이 우선순위 인지

책임성이 충돌하는 여섯 가지 경우마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따를지, 즉 양자

택일의 요구 앞에서 응답자들이 밝힌 선호는, 법규를 가장 먼저 선택하고, 전문가적 

규범, 그 다음으로 계층적 지시,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구를 선택하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계층적 지시와 법 규정이 충돌할 때 법 규정을 따르겠다는 선택이 68.2%, 계층적 

지시를 따르겠다는 입장이 27.9%로 나타나, 법 규정이 크게 선호되고 있었다. 계층적 

지시와 전문가적 규범이 충돌할 때는 전문가적 규범을 따르겠다는 선택이 76.7%, 계

층적 지시를 따르겠다는 입장이 20.9%로 나타나, 전문가적 규범이 크게 선호되었다. 

계층적 지시와 정치적 요구의 충돌 시에는 계층적 지시를 따르겠다는 선택이 66.7%, 

정치적 요구를 따르겠다는 선택이 27.9%으로 계층적 지시가 더욱 선호되었다. 법 규

정과 전문가적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는 법 규정의 선택이 48.8%, 전문가적 규범이 

45.7%으로 법 규정의 선택이 약간 더 선호되었다. 법 규정과 정치적 요구가 충돌할 

때는 법 규정을 선택하겠다는 견해가 81.4%로 정치적 요구를 선택하겠다는 16.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적 규범과 정치적 요구가 상충될 때는 전

12)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갈등의 빈도를 질문한 방식과 5점 척도를 제시한 방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된다. 가치판단이나 갈등 측정은 중간 점수(여기서는 3점)로의 수

렴 현상이 자주 나타나므로 강제적 선택을 요구하는 4점 척도가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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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적 규범을 선택하겠다는 견해가 80.6%, 정치적 요구를 선택하겠다는 견해가 

17.8%로 전문가적 규범이 매우 강하게 선호되었다. 

이상의 양자택일 결과를 종합하면, 법 규정→ 전문가적 규범→ 계층적 지시→ 정치

적 요구의 선호 순서를 알 수 있다. 법 규정을 가장 중시하는 선호는 법과 정책의 일선 

집행자로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나, 계층적 지시

보다 전문가적 규범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결과는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다. 중하

위 직급에서 상사의 지시보다 자신의 업무 전문성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 책임성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와 같은 선호로 대응할 것인가는 

확인이 필요하나,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자신의 전문가적 기준 및 윤리에 따른 대응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적 규범이 강조된 응답은 제시된 문항의 한계

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제시된 질문은 일회성 선택을 물어보았으나, 현실에서

는 전문가적 판단을 우선시하더라도 이와 다른 상부의 지시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적 

규범을 고수하기는 어려워 결국 계층적 지시에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

한 문항이 제시되지 못하였기에 초기 선택으로 전문가적 규범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과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책임성 딜레마에 관한 인식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 여론에 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과 여타 책임성과의 딜레마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었다. 그

러나 막상 딜레마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는 정치

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전문적･계층적 책임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 공무

원들이 주민의 요구와 지역 여론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러한 

요구와 여론이 법규･전문성･상관의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으로 후자를 

우선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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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돌하는 책임성 사이 양자택일 결과13)

  

  

 

13) 결측치로 인해 전체 100%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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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된 대응 전략의 특징

1) 선호된 대응 전략: 항의→순종→태만→이탈

책임성 딜레마의 여섯 유형 모두에서 대응 전략의 선호는 항의→순종→태만→이탈

의 순서였다. 약 50%의 응답자가 항의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약 30%가 순종 방식을, 

6% 내외가 태만 방식을, 약 5%가 이탈 방식을 선택하였고 나머지는 그 외를 선택하

였다. 

이 결과는 앞서 ‘중하위직 공무원이 주로 순종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추론과 

차이가 있다. 공직 사회의 위계적 구조와 문화로 짐작컨대, 상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응답이 다수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와 달리 항의 방식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

다. 항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던 문항은 ‘문제 상황을 조직에 알리고 해결을 위해 적극

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관련자를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이라는 항의 방식이 공무원이 실제로 책임성 딜레마 상황에

서 가장 앞서서 시도하는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양자택일 결과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질문 상의 한계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초기 대응을 항의로 하더라

도 항의 행태를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시도에 대한 질

문이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항의 전략을 선택했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에 대

해 조직 내에 부정적 반응이 강하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의의 태도를 유지할 것

인지, 아니면 순종의 방식으로 태도를 바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항의

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다면 항의보다는 순종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

성이 클 것이다.14) 한편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질문은 책임성 충

돌을 인식할 경우 자신의 실제 대응 방식을 물은 것이나, 응답자는 자신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편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갈등 상황

이 제시되었을 때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전략을(여기서는 항의)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 이러한 결과는 책임성 충돌 상황에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러한 특징이 반영해야 함을 알

려준다.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일회성 상황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의지가 있는

가를 중심으로 한 선택으로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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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 대응

앞서의 추론대로 이탈 전략은 나머지 대응 전략에 비해 가장 적게 선택되어 책임성 

간 갈등이 보직의 변경이나 업무 변경을 시도할 만큼 인식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역시 추론대로 통제의 강도가 높은 계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충돌할 때 다른 상

황에 비해 이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충돌할 때에도 이탈의 선택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통제의 정도가 유사한 책임성 사이의 갈등을 경험할 때 공무원은 이탈 

전략으로 대응하려는 선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 규정과 계층적 지시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객관적 통제이며, 정치적 요구와 전문가적 규범은 통제의 수준이 

낮은 주관적 통제이다. 그러므로 통제 수준이 높거나 혹은 낮은 유사한 권위끼리 충돌

할 때 특정한 선택이 쉽지 않아서 그 상황을 되도록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딜레마 유형별 이탈 전략의 선택 비중

Exit
Ⅰ

법↔계층

Ⅱ

전문↔계층

Ⅲ

정치↔계층

Ⅳ

전문↔법

Ⅴ

정치↔법

Ⅵ

정치↔전문

비중 5.4% 3.9% 3.9% 3.1% 3.1% 5.4%

빈도 7명 5명 5명 4명 4명 7명

3) 항의 대응

앞서의 추론과 달리 모든 책임성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선호된 전략인 항의 방식

은, 특히 법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이 충돌할 때(유형Ⅳ)와 역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충돌할 때(유형Ⅴ) 55.8%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 강도

가 낮은 전문가적 및 정치적 책임이 통제 강도가 높은 법적 및 계층적 책임과 충돌할 

때 항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 앞서의 추론과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전문가적 기준 및 윤리나 조직 외부의 정치적 요구가 법 규정에 비해 모호하고 불

확실한 바, 책임을 걱정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이라면 보다 명확한 법 규정을 근거로 이

러한 모호함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짐작된다. 즉, 명확한 기준과 불확실

한 기준 사이의 갈등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주장하며 불확실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

장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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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딜레마 유형별 항의 전략의 선택 비중

Voice
Ⅰ

법↔계층

Ⅱ

전문↔계층

Ⅲ

정치↔계층

Ⅳ

전문↔법

Ⅴ

정치↔법

Ⅵ

정치↔전문

비중 44.2% 51.9% 53.5% 55.8% 55.8% 51.2%

빈도 57명 67명 69명 72명 72명 66명

4) 순종 대응

순종 전략은 모든 책임성 딜레마 상황에서 항의 전략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하는 

대응 전략이었는데, 법 규정과 계층적 지시가 부딪힐 때 33.3%가 문제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상사나 상위기관의 의견을 따른다는 순종 전략을 선택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의 강도가 유사하게 강한 두 책임이 상충할 때 순종이나 태

만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추론과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강한 통제의 두 책임인 계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충돌하면 인사권자인 조직상관의 지시를 따르거나(순종) 하나의 

선택이 곤란하여 결정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둘 모두를 수용하는 행태를 보일(태

만) 가능성이 큰 것이다.15) 

<표 9> 딜레마 유형별 순종 전략의 선택 비중

Loyalty
Ⅰ

법↔계층

Ⅱ

전문↔계층

Ⅲ

정치↔계층

Ⅳ

전문↔법

Ⅴ

정치↔법

Ⅵ

정치↔전문

비중 33.3% 28.7% 31% 28.7% 27.9% 27.9%

빈도 43명 37명 40명 37명 36명 36명

5) 태만 대응

앞서 추론에서 태만 전략은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제일 크며, 태만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은 순종 전략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았

는데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법 규정과 계층적 지시가 충돌할 때 선택 및 

15) 앞서의 이탈 전략, 여기서의 순종 전략, 그리고 아래의 태만 전략도 모두 다른 딜레마보다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의 딜레마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고 항의 전략에서만 다

른 딜레마 상황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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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최대한 늦추거나, 둘 다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는 태

만 방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10.9%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

체적인 태만 전략을 선택한 비중은 10% 안팎이지만 순종 전략을 선택한 비중은 40%

로 순종이 태만에 비해 더 많이 선택되고 있었다. 

<표 10> 딜레마 유형별 태만 전략의 선택 비중

Neglect
Ⅰ

법↔계층

Ⅱ

전문↔계층

Ⅲ

정치↔계층

Ⅳ

전문↔법

Ⅴ

정치↔법

Ⅵ

정치↔전문

비중 10.9% 10.1% 5.4% 6.2% 5.4% 7.0%

빈도 14명 13명 7명 8명 7명 9명

6) 대응 전략별 책임성 딜레마 인지 수준의 차이

한편, 딜레마를 인지하는 수준과 대응 전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각 책임성 딜레마에서 나타난 대응의 기술통계 상 특징은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고, 책임성 딜레마의 인지 수준에 따른 대응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통계적 상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대응 전략별로 책임성 딜레마 인지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첫째, 이탈 전략을 선택한 집단은 다른 전략을 선택한 집단

에 비해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의 갈등을 더 강하게 느꼈다(p<0.05). 이탈을 선택한 

집단은 법 규정과 계층적 지시가 다른 상황으로 인한 곤란함의 정도가 2.929로 나타

나 항의 2.079, 순종 2.535, 태만 2.286에 비해 더 강하게 인식한 것이다. 즉, 보직 

변경이나 업무 변경 같은 이탈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 사

이 선택의 곤란함을 주관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앞서 살펴

본 대로, 통제의 강도가 강한 법 규정과 계층적 지시가 다를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이 

하나를 선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에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둘째, 순종 전략을 선택한 집단은 다른 전략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전문가적 책임

과 계층적 책임 사이의 갈등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p<0.1). 순종을 선택한 집

단은 전문가로서 규범과 계층적 지시가 다른 상황으로 인한 곤란함의 정도가 2.5로 

나타나 이탈 1.9, 항의 2.134, 태만 2.385에 비해 약간 더 높게 인지된 것이다. 내적 

윤리인 전문가적 기준과 명령 불복종의 책임 통제가 강한 계층적 지시가 부딪히는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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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함을 더 두드러지게 느끼는 경우는 상사 및 상위기관의 의견을 따르는 순종으로 대

응을 하려는 것이다. 즉, 조직적 지시와 전문가로서의 윤리가 부딪히는 윤리적 딜레마

의 상황에서 내적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의 선택이 결국 순종일 가능성이 높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결국 계층적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의 수동

적 행태가 이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항의 전략과 태만 전략과 딜레마 상황 인식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발견

하지 못하였다. 

<표 11> 대응 전략 간 딜레마 인지 수준: 분산분석

유형 딜레마 상황 인지
대응 전략

이탈
(Exit)

항의
(Voice)

순종
(Loyalty)

태만
(Neglect)

Ⅰ 법적 책임 
↔ 계층적 책임

% 5.4% 44.2% 33.3% 10.9%

M 2.929 2.079 2.535 2.286

S.D 0.6075 0.6930 0.6114 0.5447

F=4.927, p=0.001** (p<0.05)

Ⅱ
전문가적 책임 

↔ 계층적 책임 

% 3.9% 51.9% 28.7% 10.1%

M 1.9 2.134 2.5 2.385

S.D 1.0247 0.6489 0.6972 0.5460

F=2.270, p=0.066* (p<0.1)

Ⅲ 정치적 책임 
↔ 계층적 책임

% 3.9% 53.5% 31% 5.4%

M 2.6 2.326 2.562 2.643

S.D 0.9618 0.7217 0.7527 0.8997

F=0.860, p=0.490

Ⅳ 전문가적 책임 
↔ 법적 책임  

% 3.1% 55.8% 28.7% 6.2%

M 2.25 2.25 2.405 2.188

S.D 0.5 0.7071 0.6544 0.7530

F=0.583, p=0.676

Ⅴ 정치적 책임 
↔ 법적 책임

% 3.1% 55.8% 27.9% 5.4%

M 2 2.583 2.431 2.357

S.D 0.8162 0.7737 0.7086 0.7480

F=0.791, p=0.533

Ⅵ 정치적 책임 
↔ 전문가적 책임 

% 5.4% 51.2% 27.9% 7.0%

M 2.571 2.538 2.403 2.889

S.D 0.9759 0.7957 0.7821 0.4167

F=0.945, p=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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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공무원이 져야할 다양한 책임은 특정 상황에서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복종해야 할 

명령과 전문 윤리적 판단이 다르고, 법이 규정한 바와 사회의 요구가 다를 때 등의 상

황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하려 하는가. 이러한 책임성의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대응 의도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공무원의 책임성은 계층적 책임, 법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책임성들은 각기 다른 역할 기대와 가치를 반영한다. 서로 다

른 역할 기대와 가치는 경우에 따라 갈등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 상황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딜레마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의 형태는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계층적 책임성 대 법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대 

전문가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대 정치적 책임성). 

책임성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대안에는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탈(Exit), 딜레마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항의

(Voice), 상황을 받아들이고 침묵하거나 통제의 정도가 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순종

(Loyalty), 그리고 결정을 지연하거나 유사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태만(Neglect)으로 

포괄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대체로 순종전략과 태만전략을 취할 가능

성이 높고, 항의전략과 이탈전략은 제한된 상황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추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함과 더불어 예상하지 않았던 현상(공무원 

인식)을 보여주었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공무원은 요구되는 책임들이 충돌할 때 같은 대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충돌하

는 책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인지 수준과 대응 방식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딜레마로 인한 내적 갈등은 그간의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갈등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결과가치가 동등한 객관적 딜레마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주관

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정치적 책임과 다른 

책임이 갈등할 때 갈등 인지 수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신에게 부여되는 

여러 책임 중 ‘법적 책임→전문가적 책임→계층적 책임→정치적 책임’의 순서로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셋째, 책임성 딜레마에 마주쳤을 때, 우선적으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대응하려 하였고 그 후 조직의 지시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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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종 의사를 보였다. 넷째, 전체적으로 ‘항의→순종→태만→이탈’의 순서로 대응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딜레마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ⅰ)법규와 조직의 명령

이 다를 경우와 정치적 요구와 전문가적 규범이 다를 경우는 -통제의 강도가 유사한 

책임 간의 충돌 상황- 이탈을 선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ⅱ)법규와 같은 명

확한 기준을 가진 책임과 정치적 요구 및 전문가적 규범과 같이 주관적이고 다소 불명

확한 책임이 충돌하면 항의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적 책임이 계

층적 책임에 앞서서 선택된 결과와 순종보다 항의가 선택된 응답 결과는 현실의 경험

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것은 초기의 일회적 선택 상황에서의 대응을 규범적 입장에서 

선택한 것으로 짐작되며, 딜레마 대응에 관한 질문은 대응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개인이 딜레마 상황의 곤란함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서 다른 선택이 이뤄짐을 알 수 있었는데, 보직 변경이나 업무 변경 

같은 이탈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법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 사이 선택의 곤란함을 

강하게 느끼는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선택되었다. 

이 연구는 오늘날 공무원에게 동등한 가치로 요구되는 다양한 책임성이 현실의 특

정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갈등 인지와 대응 양

상이 다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

흡한 가운데 날로 높아지는 행정책임을 체계화하고 그 현실 행태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향후 이론적･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모든 

책임성의 충돌 앞에서 공무원이 동일한 인지와 유사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 딜레

마의 인지 수준이 이론적 가정보다 높지 않은 점 등은 딜레마의 주관적 인지 여부가 

중요함을 알려주며, 그렇다면 개인의 주관적 인지는 왜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대응 전략은 항의인데, 항의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더라도 항의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쉽게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딜레마 상황에서 항의의 태도를 선택하고 유지하게 하려면 그들의 항의를 조

직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항의와 문제해결 노력을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항의 노력을 초기부터 진지하게 수용할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적 규범을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

면, 공무원들이 여기는 전문가적 기준 및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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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직렬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일반 행정직이 표본의 대다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결과가 나

온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괴리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서, 기술통계와 

상관성을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차후 엄정한 모형을 발전시키고 통계적 유의

미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에서 발견된 

연구지점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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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딜레마 인식 차이

계층적-
법적 책임 

갈등

계층적-
전문가적 
책임 갈등

계층적-
정치적 책임 

갈등

법적-
전문가적 
책임 갈등

법적-
정치적 책임 

갈등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 

갈등

직
급

5급 3.5 3 3.5 3 3 3

6급 2 2 2.167 2.063 2.333 2.271

7급 2.311 2.213 2.328 2.197 2.410 2.426

8급 2.456 2.485 2.735 2.559 2.691 2.765

9급 1.929 2.071 2.143 2.143 2.643 2.429

F=2.939
p=0.023

-
F=3.404
p=0.011

F=2.759
p=0.031

- -

근
속
년
수

5년↓ 2.370 2.391 2.609 2.587 2.761 2.783

5-10년 2.403 2.417 2.514 2.306 2.583 2.514

10-15년 2.273 2.045 2.273 2.182 2.318 2.182

15-20년 2.417 2.417 2.500 2.333 2.778 2.667

20-25년 2.118 2.044 2.191 2.118 2.162 2.353

25년↑ 1.833 1.750 2.250 1.833 2.250 2.167

-
F=2.416
p=0.040

- -
F=2.975
p=0.014

-

연
령
대

20대 2.083 1.833 2.5 2.167 2.333 2.417

30대 2.404 2.471 2.510 2.423 2.712 2.644

40대 2.3 2.209 2.336 2.227 2.364 2.382

50대↑ 1.9 1.8 2.3 2.0 2.267 2.433

F=2.286
p=0.082

F=5.258
p=0.002

- - - -


